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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배경

○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비상임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
다. 서울메트로, 세종문화회관 등 지방공사와 출연기관 총 15곳에 비상임 근로자이사
를 둔다는 계획이다. 기관별로 1~2명의 선임된 비상임 근로자이사는 사업계획과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 서울시는 5월 말까지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10월
경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통합지하철 공사가 출범하면 근로자이
사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노조의 통합 반대로 이 계획은 한 차례 물거품 된 바 있다.

○ 이에 서울시가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지방공사 4곳과 출연기관 11곳의 재무현황
과 노조가입현황, 기관장 인사 등을 분석함으로써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적절한지를 진
단하려 한다.

2 산하기관 재무현황

○ 지방공기업의 막대한 부채규모와 영업손실 등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 문제가 최근 몇 
년 간 논란이 되어왔다. 지방부채의 상당부분을 지방공공기관이 차지하고, 많은 빚을 
떠안으면서도 무리하게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것에 대해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대상이 지방도 예외일 수 없다.

- 정부는 2014년 초, 부채비율 200%가 넘는 해당 공기업에 대해 부채감축계획을 제
출토록 했고, 2015년 말에는 지방공사가 신규 투자사업1)을 할 때 그 타당성을 검토
받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했으며 부채비율과 자본잠식율이 기준2)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내
용의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했다.

○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와 출연기관들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자본잠식과 영
업손실, 부채규모, 이자비용 등 재정위기에 직면한 것을 알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과 시행령 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광역시도는 200억원, 기초단체는 100억원 이상인 경우,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과 시행령 제71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에 따라, 부채비율이 400%이상이거나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또는 2회계연
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자부 장관
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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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최근 5년간 수 천억 원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을 기록했다. 2015년 기준 두 지하철 공사의 영업손실을 합하면 3400억 원, 부채규
모는 4조3000억 원에 이르며, 자본잠식규모는 11조 원이다. 특히 두 곳 모두 영업이
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빚잔치 속에서도 임직원 성과급
은 총 874억 원이 지급됐다.

- SH공사는 5년 내내 부채율이 200%를 넘기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5년 사이에 
1200억 원 부채가 증가했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년 중 최저를 기록했다. 또한 서
울시 4개 공사 모두 2015년 5단계의 경영평가등급에서 ‘다’ 등급을 받았다.

<표1> 서울시 지방공사 재무현황 (단위:원)
공기업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메트로　

영업이익 -1557억 -1289억 -903억 -1542억 -933억
당기순이익 -2114억 -1728억 -1295억 -1587억 -1427억
부채규모 3조2405억 3조3035억 3조3319억 2조9532억 3조568억
부채비율 250% 281% 110% 91% 96%
자본잠식규모 6조2630억 6조4516억 4조6562억 4조8166억 4조9592억
자본잠식률 82.8% 84.6% 60.6% 59.7% 60.9%
이자비용 664억 651억 613억 573억 482억
성과급 합 422억 891억 466억 501억 500억
경영평가 - 가 다 다 다

서울도시
철도공사　

영업이익 -2540억 -2074억 -2938억 -2760억 -2522억
당기순이익 -2823억 -1988억 -2877억 -2658억 -2710억
부채규모 1조1013억 1조433억 1조1603억 1조2555억 1조2541억
부채비율 19% 19% 22% 25% 26%
자본잠식규모 5조101억 5조2119억 5조4995억 5조7654억 6조365억
자본잠식률 46.5% 48.2% 50.7% 53.1% 55.5%
이자비용 207억 168억 180억 183억 170억
성과급 합 368억 304억 432억 266억 374억
경영평가 나 다 나 라 다

SH공사　

영업이익 5544억 -4545억 2576억 2768억 1539억
당기순이익 4307억 -5354억 1197억 1044억 1173억
부채규모 17조5254억 18조3351억 18조3618억  17조1490억 16조9896억
부채비율 313% 346% 311% 273% 255%
이자비용 306억 459억 961억 852억 214억
성과급 합 43억 71억 - 67억 44억
경영평가 나 가 마 나 다

서울농수산
식품공사 　

영업이익 85억 154억 132억 69억 94억 
당기순이익 85억 147억 120억 63억 64억
부채규모 683억 987억 1338억 1827억 1884억 
부채비율 7% 11% 14% 19% 19%
이자비용 3억 11억 15억 27억 35억 
성과급 합 27억 17억 30억 20억 17억
경영평가 가 나 가 나 다

※ 자본잠식은 자본보다 자본금이 적어진 현상을 말하며, 자본잠식률3)이 100%이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임.

3) 자본잠심률=(자본금-자본)/자본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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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출연기관 11곳의 재정상황도 우려할 수준이다. 2014년 기준 9곳이 영업적자
를 봤는데 적자규모는 총 1006억 원 정도로 심각하며, 출연기관들의 부채규모도 상
당하다. 그럼에도 기관장 연봉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표2> 서울시 출연기관 재무현황(2014) (단위:원)

기관명 부채 부채
비율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기관장

연봉
업무

추진비
경영
평가

서울장학재단 8500만 0.5% 4억4700만 -1700만 0 534만 라
서울디자인재단 39억4500만 23.7% -303억3300만 -118억5000만 1억2400만 2194만 다
서울시립교향악단 26억7300만 40.5% -3500만 -6억1500만 1억1484만 2377만 라
서울문화재단 83억1100만 6.1% -73억6900만 -114억1700만 1억3089만 1893만 가
서울시복지재단 28억4700만 17.6% -8억8600만 -14억 1억2113만 2089만 나
서울여성가족재단 15억8800만 31.1% 1억5100만 -1400만 1억1854만 1240만 나
세종문화회관 141억4700만 112% -15억4200만 -21억3300만 1억1735만 1915만 다
서울신용보증재단 2617억6300만 47.3% -339억1000만 -377억9300만 1억5676만 798만 나
서울산업진흥원 660억6500만 97.9% 51억3900만 9억5300만 1억5422만 1657만 나
서울연구원 66억600만 65.5% 8억400만 5억3000만 1억9417만 2476만 가
서울의료원 355억8700만 169.3% -108억1300만 -354억3700만 1억4106만 1129만 -

3 산하기관 노조가입 현황

○ 근로자이사제 도입 이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 제도가 자칫 ‘노조 권력’만 키우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직내 노조의 힘이 강할수록 근로자이사가 노조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데, 실제로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될 서울시 산하기
관들의 노조가입율은 매우 높으며 노조도 대부분 강성노조인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
다.

- 서울시 산하기관 15곳의 노조가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관 11곳에 총 17개 노조가 
결성되어 있으며 그 중 10개는 민주노총, 3개는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다. 각 기관
내 노조가입율도 매우 높은데 7곳이 90%를 넘는다.

-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2011.10) 이후 신규로 9개 노조가 결성되었는데 그 중 6개는 
민주노총, 2개는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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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근로자이사제 도입 해당기관 노조현황

구분 기관명 명칭 설립일 노조별
가입율

총
가입율

전임자수 상급노조유급 무급

지 방
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1987.08.12. 64.1% 95.1% 0 0 민주노총

서울메트로노동조합 2013.01.14. 31.1% 0 0 한국노총
서울도시
철도공사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2015.04.28. 90.8% 90.8% 0 0 민주노총

SH공사

에스에이치공사 노동조합 1989.08.22. 100.0%

98.0%

2 0 전국지방공기업  
노동조합연맹

에스에이치공사 
통합센터노동조합 2007.07.24. 54.3% 1 0 -

에스에이치공사 
통합노동조합 2012.06.12. 40.8% 2 0 한국노총

서울농수산
식품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노동조합 1987.11.25. 93.8% 93.8% 2 0 민주노총

출연

서울
디자인재단 전국공공운수노조 2012.09.14. 37.2% 37.2% 0 0 민주노총

서울시
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지부서울시립
교향악단지회 2015.07.24. 협의중 0 0 민주노총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노동조합 2014.09.29. 77.3% 77.3% 0 1 민주노총

세종문화
회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지부 1999.09.06. 49.0% 49.0% 1 0 민주노총

서울신용
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지부 2001.06.18. 100.0%
93.2%

0 0 민주노총
서울신용보증재단희망지부 2012.12.11. 40.4% 0 0 민주노총 

하나노동조합 2014.10.10. 30.8% 0 0 -
서울산업
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노동조합 2007.06.05. 96.2% 96.2% 1 0 한국노총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노동조합 1969.06.21. 68.9% 92.8% 2 0 -
새서울의료원분회 2012.02.22. 23.9% 1 0 민주노총 

4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

○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재무건전성 향상, 경영효율화 등 개혁여부는 기관장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측근들을 챙기는 관행으로 산하 기관장에 낙하산 
인사를 앉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지자체장의 의중을 반영해 
경영적자 상황에서도 무리한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자리보전에 연연함으로써 지자체
장의 눈치를 살피며 기관장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할 수도 있다.

- 또한 잠시 거치는 자리라는 생각에 노조와 마찰을 빚을 사안을 꺼리게 되는데, 지자
체장이 노조와 원만한 관계상에 있다면 기관장은 더욱 노조의 심기를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

○ 서울시 지방공사와 출연기관 등 15곳을 들여다본 결과, 기관장이나 이사진 등 주요요
직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인연이 있거나 이념적으로 맥이 닿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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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직책 이름 임기 주요경력

공사

서울메트
로

사장 이정원 14.08.22~
17.08.21 민주노총 산하 전국증권산업노조 위원장

감사 지용호 14.11.27~ 
17.11.26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

비상임
이사

조중래 12.05.24~
15.05.23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
※박시장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함께 활동

※손학규 대선캠프 정책자문

김종원 13.12.20~
16.12.19

강서양천시민회의 공동대표
※’11년 박시장 선거캠프 양천시민참여본부 공동대표

※19대 총선 민주당 양천을 예비후보

이숙현 13.12.20~
16.12.19

안철수랩 커뮤니케이션 부장
※’12년 안철수 대선캠프 부대변인

서울도시
철도공사

이사
(전략사업본부장) 권형택 15.12.23~ 

18.12.22
㈜미단시티개발 부사장 

※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특별보좌관

이사
(기술 본부장) 석치순 12.5.17~

15.3월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 노조위원장
※ ’14년 박시장 캠프 노동특별위원장

비상임
이사

김진엽 12.5.17~
15.4월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김지희 15.04.20~ 
18.04.19

민주노총 부위원장
※ ’08년 서울 동작을 민주노동당 후보 출마
※ ’13년 안철수 싱크탱크 '내일' 실행의원

SH
공사 사장 변창흠 14.11.10~

17.11.09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11년 박시장 선대위 정책자문단

농수산
식품공사

前사장 이병호 12.02.28~ 
15.02.27

농식품부 정책보좌관
※’11년 박시장 선거 캠프 정책특보

비상임
이사 김완배 15.04.20~ 

18.04.19
농협재단 이사

※’07년 박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부설 농촌희망본부 소장

출연
기관

서울
장학재단 이사장 문미란 2014.07~

변호사
※’11년 박시장 후보 공개지지 선언
※’07년 문재인 대선후보 멘토단

서울시립
교향악단 대표이사 최흥식 2015.07~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03년 참여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04~07년 참여정부시절 금융연구원장

서울
문화재단

前이사장 김정헌 2012.03~ 예술과 마을 네트워크 대표
※’11년 박시장 선대위 고문

대표이사 조선희 2012.03~
2015연임 한겨레기자, 씨네21 편집장 출신

서울시
복지재단 이사장 이혜경 2012.03~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07년 참여정부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장
※’12년 문재인 대선후보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장

-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이나 이사진 중 다수가 2011년, 2014년 선거캠프
에서 박 시장을 돕거나 공개 지지선언을 했던 인물들이다. 또한 박 시장이 희망제작
소 상임이사이던 시절에 함께 활동했던 인사도 있다.

- 박 시장과 직접 드러난 연결고리는 없더라도, 박 시장과 이념성향을 함께하거나 문
재인, 안철수 대선캠프에 참여하는 등 야당정치권에 깊숙이 개입한 인사들도 박 시
장의 임명을 받았다.

<표4> 박원순 시장 측근 또는 좌파성향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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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임성규 2012.02~
2015연임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11년 박시장 후보 공개지지 선언

서울여성
가족재단

이사장 이옥경 2013.07~
내일 E-비즈 부회장

※희망제작소 이사 출신
※박시장과 인권활동했던 조영래 변호사 부인

前대표이사 이숙진 2013.01~
2015.12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대표이사 마치고 현재 상임이사로 재직 中)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11년 박시장 선대위

대표이사 강경희 2016.03~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12년 문재인대선후보선대위산하시민캠프
공동대표

세종
문화회관 前사장 박인배 2012.03~

2015.01
예술감독

※’11년 박시장 선대위

서울신용
보증재단 前이사장 서재경 2012.02~

2014.04

전 대우그룹 부사장 
(보은인사 논란으로 중도 사퇴)

※’11년 박시장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09년 희망제작소서 상임고문

서울연구
원 원장 김수현 2014.08~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11년 박시장 선대본부장

※’11년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장
※’03~07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5 시사점

○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기업경영에 이해당사자인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 경영
자와 ‘협치’를 실현할 것이라 했지만, 긍정적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근로자이사제 모델이 된 유럽에서의 협력적 노사관계와는 달리 한국의 노사관계는 
아직 성숙하지 않으며, 우리 노조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투
쟁과 파업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등 매우 강성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 기업에서는 신속한 경영판단이 생명과도 같은데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이사가 노조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그 만큼 의사결정이 더디게 진행된다. 
물론 고통분담 차원의 개혁에는 노조의 동의를 받기 힘들어 공기업의 경영악화가 더
욱 우려된다.

- 방만 경영과 높은 부채, 성과급 잔치 등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
황인데, 근로자이사제 도입은 공공개혁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임금피크제나 성과
연봉제 도입 등 시급한 임금체계 개편 과제도 근로자이사제에 차단될 가능성이 높
다.

- 근로자이사제가 공공기관에 도입되면 민간의 대기업 노조들도 근로자이사 자리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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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게 돼 민간기업의 노사관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생성될 우려도 엿보인다.

○ 서울시가 10월부터 도입하겠다는 대상기관 15곳(지방공사 4곳, 출연기관 11곳)을 분석
한 결과, 재무건전성은 위기에 처해 있고, 기관들 노조가입률은 매우 높으며 강성노조
인 민주노총 등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고, 기관장과 경영진은 박원순 시장의 측근 인사
들로 채워져 있다.

- 박 시장이 말한 취지처럼 근로자이사가 경영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합리적인 
입장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민주노총처럼 막강한 노동단체가 그림자처럼 붙어있
다면 근로자이사는 기관 내 노조나 상급단체의 입장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 결국 직원들의 노조 가입율이 높고 강성 노조를 상급단체로 두는 이들 서울시 산하
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경영자-근로자 간의 ‘협치’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노조의 권력만 키워주게 된다.

- 서울시 산하기관처럼 기관장 또는 경영진이 낙하산 인사이거나 이념적으로 친노조 
성향일 경우에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나 경영개선의 의지보다는 노조에 끌려다니기 
쉽다. 특히 공공기관의 특성상 보신주의를 택하며 노조의 이해관계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

- 결국 그런 노사환경 하에서는 재정위기에 처하더라도 노조와의 고통분담 차원의 개
혁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되는 서울시 산하기관들은 매년 
영업손실과 부채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개혁이라는 여론의 요구도 외면한 채 
방만경영과 도덕적해이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